
한국경제학보  제20권 제2호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20, No. 2(Autumn 2013)

기업의 최적자본구조와 국가의 적정채무비율*

1)                     조 성 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최적자본구조이론을 국가채무 문제에 적용하여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비율과 사

회후생 간에 역 U자 형태의 비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

째, 국가채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적정채무비율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

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로 산정되었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1%일 때, 우리나라의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채무의 중장기 목표수준을 이와 같은 적정비율에 맞춰 국가채무를 관

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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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요 선진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채무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도한 국가채

무는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미쳐 국채조달 금리를 높이고 민간투자를 구축

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이는 다시 세입기반의 약화로 이어져 재정여건

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또한 한 국가의 채무불이행은 당사국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채를 보유한 전 세계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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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글로벌 신용경색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국가들이 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

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비교

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말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34.8%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08.8%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그러

나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한 복지지출의 증가와 통일비용 등 향후 예상되

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에서 유지․관리해 나갈 필요

가 있다. 한편,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바람직

한 부채수준을 파악하는데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지금까지 국가채무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

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현 국가채무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요 선진국의 국가부채 증가와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으

로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국내외적으로 국

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추정하는 연구들이 과거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추정한 대표적인 해외 연구로는 Reinhart and 

Rogoff(2010), Caner et al.(2010), Checherita and Rother(2010) 

등이 있다. Reinhart and Rogoff(2010)는 전 세계 40여 개국의 장기 

시계열자료의 분석을 통해 높은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경제성장률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30%보다 낮은 관측치 

집단이 동 비율이 90%보다 높은 관측치 집단보다 경제성장률이 평균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aner et al.(2010)은 79개국의 연간 데

이터를 활용하여 장기 경제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

하였다. 분석 결과,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77.1%로 산출되었으며 국가채무

비율이 이 상한선을 넘어서면 국가채무비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02%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hecherita 

and Rother(2010)가 유로지역 12개국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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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90% 내외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을 분석한 국내 연구로는 문외솔 외(2010), 임진(2011) 등이 있다. 

문외솔 외(2010)는 경제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62%로 나타났다. 임진(201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적자성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30%일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모형에 근

거하여 적정 국가채무를 추정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

용하여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에 근거하

여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현실을 반영하는 

모형의 모수 값들을 설정하거나 추정해야 한다. 이러한 모수 값들은 기존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어떤 가정에 근

거하여 추정하게 되는데, 모수 값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시 말

해서 모형의 전제조건이 변할 경우, 최적치가 변동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국가채무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였다. 특히,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논의함에 

있어 기업재무의 최적자본구조이론을 활용하여 국가채무의 편익과 비용 측

면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였다. 본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

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이어 Ⅲ장에서는 적정 국가채무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국

가채무의 적정수준 추정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개관하였

다. Ⅳ장에서는 최적자본구조이론을 활용한 접근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

며, 적정 국가채무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 추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Ⅴ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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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채무의 현황 및 전망

1. 국가채무의 범위와 구성

국가채무는 일반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의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로 정의된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정부가 관리의 

주체인 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IMF의 재정통계편

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M)을 기준으로 국

가채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

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정부는 매년 IMF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하

여 발표하고 있다. IMF의 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와 공적연금의 잠재채

무, 보증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의 보증채무와 공적

연금의 잠재채무는 채무의 발생가능성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

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통화안정증권과 같

은 중앙은행의 채무와 시장성이 있는 공기업 채무는 일반정부 채무의 범위

를 벗어나므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차입형태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

다. 국채는 재정수지 상의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

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세 가지 종류가 발행된다. 국고채권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채

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확충

을 위해 발행되었으며, 외평채금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민간기업 

채권에 대한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한편, 원화표시 외평채는 국고채권으

로 통합되어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2008년도에 상환을 완료하여 현재 잔

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등

으로부터 법정유가증권의 발행이 없이 직접 조달한 자금이다. 차임금은 차

입대상에 따라 정부가 금융기관과 민간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국내차입금



기업의 최적자본구조와 국가의 적정채무비율  217

과 IBRD, ADB 등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해외차입금

으로 구분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 제25조에 의하여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로,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현황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43.1조원으로 금융위기 발생이

전인 2007년 대비 144조원이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재정확대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국채 발행물량이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08년 

30.1%에서 2012년에는 34.8%로 높아졌다. 국가채무비율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2006년 이후 30%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

나, 금융위기 이후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1】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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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정부의 세입 내 세출 

원칙에 따라 재정긴축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높은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 초반 대에 머물렀다. 외환위기 이후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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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의 증

가와 공적자금 미회수분의 국채 전환 등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였

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말에 60.3조원 수준

에 머물렀으나 2012년 말 현재 443.1조원으로 증가하여 7배로 늘어났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동 기간 중 11.9%에서 34.8%로 3배 가까

이 상승하였다.  

3.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향후 전망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말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

율은 34.8%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08.8%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국가채무

가 급증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향후 5년간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전망

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3년말 31.6%로 하락하

고, 2015년 27.2%에 이어 2017년에는 23.2%를 기록하여 2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

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재정수요의 증가로 국가채무비율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복지지출의 증가와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수요

에 대비하여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

가 있다.

한편, 다른 선진국과 국가채무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별 국가마다 

경제환경 및 경제구조가 상이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경제에 대

한 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재정이 최후

에 의존할 수 있는 수단(last resort)이므로 재정건전성을 보다 철저히 관

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국가채무

비율의 상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경제여건, 과거 역사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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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비교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OECD 평균

34.8 106.3 219.1 89.2 103.9 108.8

 주: 2012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2013).

【표 2】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31.6 29.4 27.2 25.2 23.2

미국 111.7 113.8 114.2 114.2 114.0

영국 93.3 96.0 96.6 95.8 93.7

독일 81.5 79.6 77.6 75.8 73.7

프랑스 92.1 92.9 92.3 90.1 86.5

일본 245.0 246.2 247.6 248.8 250.3

자료: IMF(2012).

Ⅲ.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

1. 논의의 배경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바람직한 부채수준을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최근까지 국가채

무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한지를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국가채무가 적정한 수준인가

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요 선진국

의 국가부채 급증과 신용등급의 하락,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등으로 국가

채무의 효율적인 관리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국가채무의 적정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정책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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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국가들을 비롯하여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국가채무의 수준관리를 위해 명시적인 관리목표 수준을 설정하여 운

용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치가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한 근거는 미흡한 실

정이다. 국가채무에 대해 명시적인 관리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있는 대표적

인 사례로는 EU의 성장안정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과 영국

의 재정안정규약(The Code for Fiscal Stability)을 들 수 있다.

EU는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 및 성장안정협약을 

통하여 EU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재정기준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에 

대한 상한선을 GDP 대비 각각 3%와 60%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마스

트리히트조약이 합의된 1991년 당시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 수

준과 국가채무비율에 근거하고 있다. 1991년 12월 당시 12개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4.9%였으며, EU를 주도한 프랑스, 독일, 영

국 등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 내외수준이었다. EU는 회원국들

의 재정적자를 감축시키기 위해 회원국평균보다는 낮고 주도국들의 재정적

자 수준에 근접한 3%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채무비율 

60%를 재정건전화 권고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이 적정수준

이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EU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은 

국가별 경제 특성이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적자재정 운용이 요

구되는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획일적인 규제라는 비판을 받

고 있다. 

영국은 재정안정규약을 제정하여 황금률(golden rule)과 지속가능한 투

자 준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이라는 2대 재정 준칙을 도입하

였다. ‘황금률’은 정부차입이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하며 

경상지출을 충당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지속가능한 투

자 준칙’은 GDP 대비 공공부문 채무의 비율을 안정적이고 신중한 수준

(stable and prudent level)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준칙이다. 영국의 경

우, 국가채무의 관리목표가 일반정부가 아닌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

고 있고, 국가채무도 총채무가 아닌 순채무 기준으로 설정하는 특징이 있

다. 영국은 지속가능한 투자 준칙에 따라 공공부문의 순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목표가 적정

한 수준인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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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

국가채무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sustaina-

bility)에 대한 논의와 국가채무의 적정(optimal) 규모에 대한 논의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국가채무의 적정 또는 최적 규모는 국가채무

의 증가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

나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각종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량화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국가채무의 적

정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여

부를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는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가 크

더라도 장기간 이자부담을 감당하고 경제성장을 하면서 일정한 부채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즉, 국가채

무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에 상관없이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하다면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국가채무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는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편익

과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국가채무 수준을 도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은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경제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부채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채무는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키는데, 이들 사이의 상충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경제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최적 국가채무 규모는 국가채

무 증가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에 관한 기존연구들에 따르면 국가채무 증가

에 따른 편익은 총수요 확대를 통한 성장률의 제고, 가계 유동성제약의 완

화, 채권시장의 발전 등이 있으며,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용으로는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민간투자 위축,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 증가, 국가신인도

의 하락 등이 포함된다.

3. 적정 국가채무에 관한 실증연구

최근까지 국내에서 국가채무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현재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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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무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를 검증1)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현 국가채무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의 급증과 유

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관리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국내

외적으로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추정하는 연구들이 과거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Reinhart and Rogoff(2010)는 44개국의 장기 시계열자료의 분석을 

통해 높은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경제성장률과 연관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각기 다른 국가채무 수준에서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3,700여개의 관측

치들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30%보다 낮은 관측

치 집단이 동 비율이 90%보다 높은 관측치 집단보다 경제성장률이 평균

적으로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도 국가채무비율

이 30%보다 낮은 관측치 집단이 동 비율이 90%보다 높은 관측치 집단보

다 경제성장률이 평균 2% 높게 관측되었다. 이는 국가채무비율이 분기점

(threshold)인 90%를 넘어설 경우,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한편 Reinhart and Rogoff(2010)는 과거 관측치를 바탕

으로 국가채무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인과

관계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모형에 근거하여 적정 국가채무비율

을 추정하지는 않았다.

경제모형에 근거하여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계량적으로 도출한 연구로

는 Caner et al.(2010), Checherita and Rother(2010) 등이 있다. 

Caner et al.(2010)은 79개국의 1980년에서 2008년까지의 연간 데이

터를 활용하여 장기 경제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

였다. 장기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국가채무비율 외에 경제개

방도, 인플레이션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Hansen(1996, 2000)의 

회귀분석모형(Threshold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77.1%

로 산출되었다. 국가채무비율이 이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0.02% 포인트 하락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1) 나성린 외(2006), 박형수․박기백(2003), 박형수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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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보다 다소 낮은 64%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산출되었다.

【그림 2】국가채무비율의 구간별 경제성장률 추이

주: 1946∼2009년 기간 중 선진국 20개국의 중앙정부채무 기준.

자료: Reinhart and Rogoff(2010).

Checherita and Rother(2010)는 유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40년간의 국가채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였다. 

유로지역 12개국의 1970년부터 200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비율과 GDP성장률 간에는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경제성장률 모형의 설명변수로 인구증가율, GDP 대비 투자 및 저축 

비율, 국가채무비율 등의 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에 역 U자형 비선형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적정 국가채무비

율은 90% 내외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Reinhart and Rogoff(2010)

의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적정채무비율의 경계선을 

넘어서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추정한 연구로는 문외솔 외(2010)와 

임진(2011) 등이 있다. 문외솔 외(2010)는 국가채무 확대의 비용과 편익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였다. 국가채무가 증가할 때 금리와 이자비용이 상승하여 민간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는 측면을 비용으로, 국가채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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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계 유동성제약을 완화시키는 측면을 편익으로 고려하였다. 경제전체

의 효용 수준은 경제주체들의 노동생산성과 자산 보유규모 차이를 반영하

는 Aiyagari and McGrattan(1998)의 경제모형을 활용하여 계산하였

다. 정부의 예산제약으로부터 균형 세율을 구하고 가계의 효용 극대화를 

통해 균형 임금과 균형 금리를 계산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국가채무비율

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하였다. 상기 방법으로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

정한 결과, 2010년 현재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진(2011)은 불완전한 금융시장과 이질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Aiyagari(1995), Aiyagari and McGrattan(1998) 등의 모형을 기초

로 모형을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였다. 국채발

행 증가로 인해 자산유동성이 확대되어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는 사

회적 편익과 국채발행 증가로 인해 자본스톡이 감소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구축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였으며, 국가채무의 최적수준은 국

가채무의 증가가 경제에 가져오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

서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채무비율과 사회후생 간에는 역 

U자형 관계가 있으며,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적자성 국가채무의 GDP 대

비 비율이 30%일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국가채무의 적정수준 추정

1. 분석 개요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모형에 근거하

여 적정 국가채무를 추정한 국내 연구들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적

정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에 근거하여 적정 국

가채무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모형의 

모수 값들을 설정하거나 추정해야 한다. 이러한 모수 값들은 기존문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가정에 근거하여 추정하게 

되는데, 모수 값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서 모형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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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변할 경우, 최적치가 변동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

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더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추정한다는 것은 국가채무가 국가경제에 미

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의 목적함수를 극대

화하는 국가채무 수준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목적함수는 정부

의 정책목표에 따라 달리 정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국가채무는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발

생시키는데, 이들 사이의 상충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경제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며,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

에서 최적 국가채무비율이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최적 부채수준을 논의하는 것은 기업의 

최적 자본구조를 논의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Modigliani and 

Miller(1958)의 연구로부터 시작된 자본구조이론은 최적자본구조의 존재 

여부를 주된 논제로 삼고 있다. Modigliani and Miller(1958)는 완전자

본시장(perfect capital market)을 전제로 기업가치와 자본구조 사이에

는 관련성이 없으며(capital structure irrelevance),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는 최적자본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자본구조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Modigliani and Miller(1958) 이후 자본구조

이론은 상충이론(trade-off theory), 자본조달순위이론(pecking order 

theory) 등으로 발전하였다.

최적자본구조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상충이론(trade-off theory)은 부

채사용으로 인한 편익(benefit)과 비용(cost) 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자본구조를 설명한다. 기업이 부채를 사용할 경우, 채무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효과(tax shield effect)로 인해 부채사용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도 상승하는 편익이 발생하는 한편, 기업이 부채사용을 늘리면 기

업이 재무적 곤경(financial distress)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져 파산비용

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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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감면효과로 인해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선 

높은 부채수준에서는 재무적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가치가 오

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부채수준에서는 파산

가능성이 낮아 부채조달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크지만, 높은 부채수준에

서는 재무적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져 부채조달 비용이 편익을 상회하

게 되므로, 부채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상충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기

업가치가 극대화되는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 3】기업가치가 극대화되는 자본구조

상충이론(trade-off theory)에 따르면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는 최적자본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산비

용을 고려할 경우, 기업의 가치는 부채를 사용함에 따라 일정수준까지 상

승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하락하게 된다. 최적부채비율 이전까지는 법인세 

감면으로 의한 기업가치의 증대효과가 파산비용으로 의한 기업가치의 감소

효과보다 커서 기업가치가 상승하지만, 최적부채비율보다 많은 부채를 사

용할 경우, 법인세 감면에 의한 기업가치의 증대효과가 파산비용에 의한 

기업가치의 감소효과보다 작아져 기업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

인세 감면효과와 파산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는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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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자기자본으로만 구성된 기업의 가치이며, 는 법

인세 감면효과의 현재가치, 는 기대 파산비용의 현재가치를 나타

낸다. 기업이 부채 사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부채 사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

효과로 인해 기업가치가 상승하지만 부채가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파산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채의 사용

은 기업가치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채 사용에 따른 이러한 

편익과 비용의 상충관계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채 사용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이러한 상충되는 효과로 인해 

기업의 자본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에는 <그림 3>과 같은 역 U자 형태의 비

선형 함수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근거하여 

Yang 외(2010)는 식 (2)와 같은 최적자본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여기

서 V는 자기자본이익률(ROE)로 측정한 기업의 가치이며, debt은 부채/

자산 비율, 즉, 기업의 자본구조를 나타낸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가치와 

자본구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선형 함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근거하여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는 최적 자본구조를 산출

하였다.

            (2)

기업재무의 최적자본구조이론(trade-off theory)을 국가채무 문제에 적

용하면, 국가채무의 증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 간의 상충관계

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적정 국가채무 

수준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국가채무의 편익 측면을 살펴보면, 

국가채무는 기업부채와 같은 법인세 감면효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국채발

행을 늘려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총수요가 확대되어 경제성장률이 제고되

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국가채무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가

계로 하여금 소비를 평활화할 수 있게 하며 채권시장의 규모를 확대시켜 

금융시장 발전에도 기여한다. 비용 측면에서 국가채무의 증가는 시장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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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승시켜 민간수요를 위축시키고, 민간투자를 구축하여 총생산을 감소

시킨다. 또한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신인도의 하락과 이에 따른 

해외자본의 유출로 국가부도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편익과 비용 요인들을 감안할 때, 국가

가 부채를 사용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총수요 진작효과로 인해 경제전체의 

효용이 증가하지만, 부채 사용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민간투자를 구축하

고 국가신인도의 하락과 국가부도위험이 초래되어 경제 전반의 효용이 감

소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국가채무 수준에서는 부채조달

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크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선 높은 부채수준에서는 

국가부도위험이 커져 부채조달 비용이 편익을 상회하게 되므로, 국가부채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 간의 상충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경제 전

체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적정 국가채무 수준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분석 방법

1) 분석모형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추정한다는 것은 국가채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편익과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효용, 즉, 사회후생(social 

welfare)이 극대화되는 국가채무 수준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장 1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후생과 국가채무비율 간에도 기업가치와 자

본구조 간의 관계와 같은 비선형 함수관계가 존재한다면, 국가채무비율과 

사회후생 사이에는 <그림 4>와 같은 역 U자 형태의 함수관계가 성립한다

고 가정할  수 있다. 즉, 국채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경제전체의 후생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나,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하여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경제후생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후생과 국가

채무비율 간에 역 U자 형태의 비선형관계가 성립한다면, 그림에서처럼 사

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적정채무비율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그림에서 국가

채무의 적정비율은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W*에 대응하는 D*에서 결정된

다고 볼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적정수준 이하에 머물 경우에는 부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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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커서 사회후생이 증가하지만, 국가채무

비율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국가부도위험이 높아져 부채조달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커져서 사회후생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4】국가채무비율과 사회후생 간의 비선형 관계

한편, 사회후생의 크기는 효용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위해

서는 사회후생을 대표할 수 있는 대용지표가 필요하다. 경제학에서는 사회

후생을 대표하는 지표로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을 주로 사

용한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들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으로 

국내 경제규모와 경제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한편 

GNI는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으로 그 나라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두 지표 

모두 경제의 후생수준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채무를 부담해

야 하는 주체가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상 국민

총소득(GNI)이 좀 더 적합한 지표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

회후생의 대용지표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국내총생산 

및 국민소득 증가율은 경제전체의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로 Checherita 

and Rother(2010), Kumar and Woo(2010) 등의 연구에서 사회후생

의 대용지표로 사용된 바 있다.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사회후생의 대용지표로 사용하면, 국민총소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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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국가채무비율 사이에는 <그림 4>와 같은 비선형관계가 성립한다고 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Yang 외(2010)의 최적자본구조모형(식 (2))에서

처럼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국가채무비율의 이차방정식으로 설정할 수 있

다. 여기에 국가채무비율 외에 국민소득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

기 위하여 Yang 외(2010)의 분석모형을 토대로 Smyth and Hsing 

(1995)과 Checherita and Rother(2010)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들을 추

가하여 식 (3)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3)

식 (3)에서 종속변수 는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며, 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와 는 각각 고용 증가율과 

자본 증가율이며, 와 는 총통화(M2) 증가율과 소비자물가(CPI) 상

승률, 즉,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낸다. 끝으로  은 종속변수의 시차 값

으로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조정하기 위해 설명변수에 포함시켰

다.

2) 데이터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 한국의 

국가채무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가채무는 IMF의 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발표하는 일반정부의 채무이며, 국가채무비

율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비롯한 그 외 변수들

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자료를 구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한국

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실질 국민총소득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고용 증가율

과 자본 증가율은 각각 연간 취업자 증가율과 총고정자본 증가율이다. 통

화량 증가율은 총통화(M2) 증가율이며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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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사용 데이터 및 출처

변수명 자료 설명 출처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한국은행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기획재정부

   고용 (취업자) 증가율 한국은행

   자본 (총고정자본) 증가율 한국은행

   총통화 (M2) 증가율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3)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추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후생과 국가채무비율 간에 역 U자 형태의 

비선형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식 (3)에서와 같이 국민총소득 증가율

을 국가채무비율의 이차방정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극대화되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식 (3)에서 를 로 편미분

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즉, <그림 5>에서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극대화되

는 적정 국가채무비율( )은 곡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즉, 를 

로 편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지점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로 식 (4)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 (4)을 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5)의 적정 국

가채무비율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과 는 각각 국가채무비율과 국가

채무비율 제곱의 계수이다.

【그림 5】실질 GNI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간의 비선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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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한편, 식 (5)에서 GNI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간의 역 U자형 비선형관

계가 성립하려면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비율 제곱 변수의 추정계수의 부

호가 각각 양(+)과 음(-)을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식 (3)의 분석모형을 추정하여 국가채무비

율과 국가채무비율 제곱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후, 추정계수의 

부호가 예상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장 3절

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고 

국가채무의 적정비율을 추정한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3. 분석 결과

1)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존재 여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실

질 GNI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간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그림 6>은 1981년 이후 실질 GNI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대략 20%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 GNI의 증가율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 반면, 

국가채무비율이 20%를 넘어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는 국가채무비율

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국가채무비율과 실질 GNI 증가율 간의 관계가 선형관계가 아닌 비선

형관계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모형을 추정하여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비율 제곱 변수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4>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모형(식 (3))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열은 실질 GNI 증가율과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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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실질 GNI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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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주: 1981∼2012년 실질 GNI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자료.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비율 간에 선형관계를 가정하여 국가채무비율 변수만을 포함한 경우이고, 

두 번째 열은 실질 GNI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간에 비선형관계를 가정하

여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비율 제곱 변수를 포함한 추정 결과이다. 우선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 모두에서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 부호가 예상과 일

치하고 유의성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D-W 통계치가 2에 근접하

고 있어 오차항의 자기상관 관계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정

계수( ) 값이 0.8을 상회하고 있어 전체 모형의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형모형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GNI 증가율

과 국가채무비율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선형모형에서는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비율 제곱 변수들

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GNI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간에 유

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채무비율과 국가

채무비율 제곱 변수들의 추정계수 부호가 각각 양(+)과 음(-)으로 GNI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사이에 역 U자형 비선형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GNI 증가율이 극대화되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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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4】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모형의 추정 결과 

선형 모형 비선형 모형

상수항
2.250

(1.392)

-1.810

(-0.829)

국가채무비율
-0.013

(-0.291)

0.426**

(2.246)

국가채무비율 제곱 -
-0.010**

(-2.387)

고용증가율
0.480

(1.407)

0.513

(1.600)

자본증가율
0.345***

(3.262)

0.337***

(3.308)

통화증가율
0.226***

(4.323)

0.217***

(3.958)

인플레이션
-0.333*

(-1.963)

-0.335**

(-2.086)

시차 종속변수
-0.175*

(-1.768)

-0.169*

(-1.911)

Durbin-Watson 1.787 2.020

Adjusted R
2

0.816 0.825

주: 1981∼2012년 동안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괄호 안은 t-값으로 White의 이분산-일치 추정량을 이용하여 구함.

   ***, **, *;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추정

앞서 적정 국가채무비율 추정 방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채무비율

과 국가채무비율 제곱 변수의 추정계수 값들을 적정 국가채무비율 산정식

인 식 (5)에 대입하면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극대화되는 적정 국가채

무비율을 구할 수 있다. <표 5>에 제시된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비율 제

곱 변수의 추정계수 값들(=0.426, =-0.010)을 식 (5)에 대입하여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되었다. 즉,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비율이 21.3%일 때, 국민총소득 증가율, 즉,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적정수준을 하회할 경우에는 국가채

무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후생이 증대되지만, 국가채무비율이 적정수준

을 상회하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사회후생이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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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적정 국가채무비율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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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건성(robustness) 점검

사회후생의 대용지표로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아닌 실질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을 사용할 경우에도 유사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5>

는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로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과 실질 국내총생

산(GDP) 증가율을 각각 사용한 경우의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

의 종속변수로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대신 실질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을 사용할 경우, 설명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떨어

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 부호가 예상과 일치하고 전

체 모형의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비율 

제곱 변수들의 추정계수 부호는 GDP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간에 역 U

자형 비선형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정계수 값들을 식

(5)에 대입하여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

채무비율은 20%로 추정되었다. 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을 종

속변수로 추정했을 때의 적정 국가채무비율 21.3%에 근접한 수치로 사회

후생의 대용지표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사용하더라도 실증분석 결

과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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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강건성 점검(robustness check) 결과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상수항
-1.810

(-0.829)

1.815

(0.835)

국가채무비율
0.426**

(2.246)

0.321

(1.651)

국가채무비율 제곱
-0.010**

(-2.387)

-0.008*

(-1.968)

고용증가율
0.513

(1.600)

0.534

(1.707)

자본증가율
0.337***

(3.308)

0.263***

(3.071)

통화증가율
0.217***

(3.958)

0.096**

(2.289)

인플레이션
-0.335**

(-2.086)

-0.148

(-1.204)

시차 종속변수
-0.169*

(-1.911)

-0.182*

(-1.850)

Durbin-Watson 2.020 1.924

Adjusted R
2

0.825 0.792

주: 1981∼2012년 동안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괄호 안은 t-값으로 White의 이분산-일치 추정량을 이용하여 구함.

   ***, **, *;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4) 선진국과의 비교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선진국은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이 성장성이 낮은 산업의 기업보다 부채비율이 낮

고, 기업의 성장 기회가 낮을 때, 부채비율이 증가한다는 기업재무의 최적

자본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연장하면, 선진국일수록 일

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낮고, 적정 채무비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경제성장률이 낮은 국

가의 적정 국가채무비율보다 낮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하였다. 

미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에서 종속변수 는 실

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며, 는 일반정부채무의 GDP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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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와 는 각각 고용 증가율과 자본 증가율이며, 와 

는 광의의 통화(M3) 증가율과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을 나타낸다. 실질 

GDP, 정부채무, 고용, 소비자물가 자료는 IMF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며, 

자본과 통화 자료는 OECD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기간은 1981년

부터 2008년까지이다. <표 6>은 미국과 한국의 추정 결과를 비교하고 있

다.

【표 6】미국과 한국의 실증분석 결과 비교

미국 한국

상수항
-17.908**

(-2.387)

-1.810

(-0.829)

국가채무비율
0.632**

(2.790)

0.426**

(2.246)

국가채무비율 제곱
-0.005***

(-2.895)

-0.010**

(-2.387)

고용증가율
0.612***

(5.408)

0.513

(1.600)

자본증가율
0.238***

(8.754)

0.337***

(3.308)

통화증가율
0.086

(1.497)

0.217***

(3.958)

인플레이션
0.083

(0.729)

-0.335**

(-2.086)

시차 종속변수
-0.197**

(-2.809)

-0.169*

(-1.911)

Durbin-Watson 2.027 2.020

Adjusted R2 0.938 0.825

주: 한국은 1981∼2012년, 미국은 1981∼2008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괄호 안은 t-값으로 White의 이분산-일치 추정량을 이용하여 구함.

   ***, **, *;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변수를 제외한 설명변수들이 대체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고,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 부호가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전체 모형의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채무

비율과 국가채무비율 제곱 변수들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추

정계수의 부호가 각각 양(+)과 음(-)의 값을 나타내어 실질 GDP 증가율

과 국가채무비율 간에 유의한 역 U자형 비선형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서도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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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비율 제곱 변수의 추정계수 값들(=0.632, 

=-0.005)을 적정채무 산정식에 대입하여 국가채무의 적정비율을 추정

한 결과, 미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63%로 산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의 적정 국가채무비율 21%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값으로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진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Caner et al.(2010)

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업의 성장 기회가 낮

고, 청산가치가 높을 때 부채비율이 증가한다는 기업재무의 최적자본구조

이론에 부합한다. 선진국일수록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고, 보유자산

의 가치가 높기에 적정부채비율도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재무의 최적자본구조이론을 국가채무 문제에 적용하

여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였다. 최적자

본구조이론에서 부채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상충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최적자본구조가 결정된다는 논리와 마찬

가지로 국가 단위에서도 국가부채 사용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

치하는 수준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최적 국가채무비율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국가채무 사용에 따른 편익은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총수요의 

확대와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가계유동성 완화를 통한 소비 평활화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시장금리의 상승과 민간투자

의 구축,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가부도 위험의 증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러한 편익과 비용 요인들을 감안할 때, 국가가 

부채를 사용하면 일정수준까지는 총수요 진작효과로 인해 경제전체의 효용

이 증대될 수 있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국가부

도 위험이 높아져 경제 전반의 효용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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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낮은 국가채무 수준에서는 부채조달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크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선 높은 국가채무 수준에서는 국가부도 위험이 높아져 부

채조달 비용이 편익을 상회하게 되므로, 국가부채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

용 간의 상충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경제효용이 극대화되는 최적 국

가채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부채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 간의 상충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

서 경제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최적 국가채무비율이 존재한다면, 국가

채무비율과 사회후생 간에는 역 U자 형태의 비선형관계가 성립한다고 가

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후생의 대용지표로 실질 국민총소득

(GNI) 증가율을 사용하였으며, 비선형관계 가정에 따라 실질 GNI 증가율

을 국가채무비율의 이차방정식으로 설정하였다. 국가채무비율 외에 국민소

득 또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실질 GNI 증가율을 국가채무비율의 이차방정식으로 가정하면, 실질 

GNI 증가율이 극대화되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실질 GNI 증가율 곡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즉, 실질 GNI 증가율을 국가채무비율로 편미분

한 값이 0이 되는 지점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

한 최적화문제의 1계 조건으로부터 실질 GNI 증가율이 극대화되는 적정 

국가채무비율 산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적정채무비율은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비율 제곱의 함수로 표시된다. 따라서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추정하여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비율 제곱 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고, 

유의할 경우, 추정계수의 부호가 예상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사

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고 국가채무의 적정비율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채무비율과 사회후

생 간에는 역 U자 형태의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

질 GNI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간에 선형관계와 비선형관계를 가정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 선형모형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선형모형에서는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비율 제곱 변수들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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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 GNI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간에 유의한 비선형 함수관계가 존

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비율 제곱 변수들

의 추정계수가 각각 양(+)과 음(-)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실질 GNI 증

가율과 국가채무비율 사이에 역 U자 형태의 함수관계가 성립하고, 실질 

GNI 증가율이 극대화되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21.3%로 추정되었다. 이

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21% 정도일 때, 국민총소득 증가율, 즉,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채무비율이 적정수준을 하회

할 경우, 국가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총수요가 진작되어 사회후생이 증대되

지만, 국가채무비율이 적정수준을 상회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증가함에 따

라 국가부도 위험이 높아져 사회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셋째, 경제성장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진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인 미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미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

을 추정한 결과, 미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63%로 산정되었다. 이는 우

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로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진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Caner et al.(2010)

을 비롯한 선행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선진국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낮고, 보유자산의 가치가 높기에 적정부채비율이 높을 것이

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개방도가 높고 

자본유출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일수록 국가채무비율을 상대

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해석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국가채무비

율은 1981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시계열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세입 내 세출 원칙을 지

키면서 재정긴축기조를 견지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왔다. 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 지속되었

으며, 국가부채가 급증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대를 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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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재정긴축기조

와 높은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 초반 대를 

유지해 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의 

발행 증가와 공적자금 미회수분의 국채 전환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채무비율은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국가채무비율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부채의 최

적비율을 산정하게 되면, 과거 국가채무비율의 범위 내에서 최적비율이 산

정되므로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현재수준보다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진 2000년대 이후 저성장국면

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만약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면, 

2000년 전후로 기간을 구분하여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초에도 국가채무비율이 

20%대를 넘어선 적이 있고, 향후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의 높은 국가채무비율과 낮은 성장

률이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구조

변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채무비율과 경제성장률의 추이를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해석함에 있어 또 한 가지 유

의할 사항은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IMF가 제시한 

1986년도 재정통계편람(GFSM)을 기준으로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해 왔

으나, 향후에는 현재보다 국가채무의 범위를 넓힌 IMF의 2001년도 

GFSM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라는 점이

다. 새 기준의 골자는 국가채무를 산정할 때, 시장성 원칙에 의거하여 일

부 공기업의 채무도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현재 수준보다 커지고,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거 국가채무 산정

방식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국가채무의 최적수준을 산정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새로 개편될 국가채무 통계를 적용했을 때보다 국가채

무의 적정비율이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향후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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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째,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가 GDP 대비 21% 

정도로 추정됨에 따라, 정책당국은 국가채무비율의 중장기 목표수준을 이

와 같은 적정수준에 맞춰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제시된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IMF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2017년도 국

가채무비율 전망치에 근접한 수치로 중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수준으

로 판단된다. 정부도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을 28% 정도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몇 년 간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과거 국가채무 산정

방식에 따른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새로 개편된 국가채무 통

계를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의 적정비율이 더 높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이를 감안하여 향후 국가채무의 중장기 목표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7】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전망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IMF 전망치 31.6 29.4 27.2 25.2 23.2

기획재정부 전망치 33.2 31.4 29.9 28.3 -

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나타냄.

자료: IMF Fiscal Monitor(2012),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12).

둘째, 경제성장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진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경

제도 선진국 형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은 높아질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재정수요의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보수적으

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채무의 수준관리와 관련해서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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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역량을 강화하고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세수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정비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중장기 공공사업은 재정소요 

및 재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가채무비율과 사회후생 간에는 역 U자 형태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용이 편익보다 커

지지 않도록 국가채무의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부채를 

사용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총수요 진작효과로 인해 경제전체의 효용이 증

가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민간투자를 구축하고 국가신인도의 

하락과 국가부도위험이 초래되어 경제 전반의 효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선 국채 발행 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채 발행의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되, 위기 발생 시에는 시장수요

에 대응하여 발행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이고 유연

한 국채발행전략이 요구된다. 국가부채의 차환위험관리와 관련해서는 장기

국채의 발행비중을 확대하여 국채의 평균 잔존만기를 장기화할 필요가 있

다. 국채의 평균 잔존만기를 장기화하게 되면 예측치 못한 경제위기 상황

이 발생했을 때 단기채 발행 비중이 증가하더라도 차환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만기 도래하는 국채를 조기 매입하는 등 국채 만기도래의 

일시 집중을 완화하고 국채 상환부담을 분산시켜 차환발행위험을 사전적으

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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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the optimal government debt ratio of 

Korea using an economic model based on an optimal capital 

structure theory in corporate finance literatur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nonlinear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debt ratio and social welfare, which 

implies that optimal government debt ratio could exist. 

Estimation result using the time-series data of government debt 

in Korea resulted in an optimal government debt ratio of 21%, 

which means that social welfare in Korea is maximized at this 

specific deb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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